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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난민(難民, refugee)의 지위에 관한 협약(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

조 : 난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

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

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다.1) 난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을 떠난 

대규모 피난민들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정식화되었다. 보통 난민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박

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 등이 있다. 난민 보호 업무를 맡는 주요 기구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팔레스타인 난

민구호 사업국(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미국의 난민·이민 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등

1) 본 논고에서 인용하는 모든 협약 및 국내법 조문의 내용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탈을 참고하였다  
(http://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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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2) UNHCR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연례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이 

약 7,500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점점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난민과 관련된 사례로는 ‘유럽난민사태’와 ‘제주 예멘 난민사태’가 있다. 첫 번째, 유럽난민사

태(European migrant crisis, European refugee crisis)는 2015년, 지중해와 남동유럽을 통해 유

럽연합(이하 EU) 내로 망명하는 난민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위기이다. 이 난민들은 시리

아, 이라크,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감비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

시, 세르비아, 코소보, 알바니아 등의 국가에서 유입되었다. ‘유럽난민사태’라는 용어는 2015년 4

월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오던 난민 2000명을 태운 난민선 5척이 한꺼번에 난파되어 약 

1,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두 번째, 제주 예멘 난민사태는 

2018년 한 해 동안 6월 20일까지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예멘 국적의 난민이 561

명으로 급증하였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한 사태이다. UNHCR과 각 정부가 정의한 난민

에 대한 ‘영구적 해결방안’으로는 자발적 본국귀환, 비호국에 정착 및 통합, 제3국 재정착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지표체계에서는 난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

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

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난민인정자란 법무

부장관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북한이탈주

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민 유입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동아

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삼면이 바다인 반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륙으로 통하는 길목이 있으며 

해양과 연결된 길목이 3개나 존재한다. 따라서 서해·남해·동해를 통해 대량으로 보트피플이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급변사태로 인한 북한 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급변사태란, 대체로 북한 지도자의 갑작스런 유고와 권력내부의 이상동

향에 기인한 정치·군사·외교·경제적 통제력 상실, 군 쿠데타, 내전(內戰), 주민 봉기, 대량 난

민 발생(대량 탈북), 대량 아사,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대규모 자연재

해 등등으로 인해, 북한지역 및 한반도·동북아에 대규모 안보불안 현상이 발생하거나 가까운 시

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손광주 2013, 28).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2) 유엔난민기구 웹사이트의 현황 참고 (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검색일: 2019년 10월 4일)).

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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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체제 통제력이 상실되면 대량 탈북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과 중국의 강력한 협력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탈북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난민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유입될 대량 이탈주민들에 대해 어

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Ⅱ. 안보 관점에서의 난민문제

과거엔 난민 수용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1979년, 보트 피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위기에 빠진 프랑스는 공산주의를 피해 도망친 베트남인들 약 13만 명

을 받아들였고, 이는 프랑스 경제에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선

진국들이 난민을 대다수 받아들이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보통 난민들은 경

제 구조에서 저임금 노동자로서 선진국에서 대다수가 기피하는 직업군에서 종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력 간 보완 효과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 

난민 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속속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 추방된 난민, 

기후변화로 인해 국토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 난민 등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서 위장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신화 2017). 일례로 2015년 프랑

스 파리 테러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여권과 지문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 중 2명이 그리스에

서 난민 등록을 한 후 프랑스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권 2015). 이처럼 난민으로 위장하

고 테러를 저지르려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선진국들은 더 이상 자

국의 안보를 위해서 난민의 적극적 수용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난민의 무분별한 수용은 안보측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

첫 번째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위장 난민으로 유입하여 무장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가

담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기도 한다. 난민의 대량 유입과 더불어 반군과 용병, 그리고 무기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념 등도 함께 수용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는 정부는 난민 문

제를 반드시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과거 우간다의 내전과 난민의 이동과 관련하여 우간다 

정부가 수단 내 반군기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수단 정부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용국 정

부가 직접 유입된 반군을 공격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반군과 난민 송출국 정부와의 내전이 국

제화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난민을 보낸 송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난민의 이동

이 수용국 내 상황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주변의 다른 국

가들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적인 국제분쟁, 혹은 일방적인 군사적 개입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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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의 1994년 아이티에 대한 군사개입에 앞서 클린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다

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현재 14,000명의 난민들이 관타나모의 우리의 해군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미 거의 2억 달러를 그들을 지원하는 데 소비하였다. … 우리는 앞으로도 난

민의 대탈출의 위협과 우리의 지역과 국경통제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난민은 더 이상 정치적 경쟁의 상징도, 국가경제의 자산도 아니며, 난민의 대량유입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아이티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송영훈 2014). 이는 난민문제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Ⅲ. 난민문제에 대한 軍의 대응 사례

유럽난민위기에 대해 EU는 난민의 선박을 억류하거나 파괴하는 밀수범에 대한 조직적 노력

을 가하였다. 2015년 4월 23일, EU는 5시간의 긴급 정상 회의를 열었고, ‘트리플 작전’에 대한 

예산을 3배 증가시켜, 2015 ~ 2016년에 1억 2천만 유로로 책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영국은 영국 해군 강습상륙함인 HMS Bulwark과, 두 대의 해군 정비보트와 세 대의 

헬리콥터를 작전 참여를 위해 파견하는 것에 동의했다. 2015년 5월, 아일랜드 시몬 코베니 국방

부 장관은 아이리쉬 해군 기함인 LÉ Eithne가 이번 사태에 대비해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

제사면위원회는 즉각적으로 EU의 대응을 ‘인명 구조가 아닌,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

했고 ‘작전 지역의 확대의 실패는 치명적으로 오늘날의 헌신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5월 18일, EU는 ‘EU Navfor Med’라고 불리는, 로마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작전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해군 제독 Enrico Credendino 지휘 하에, 이주민 밀수업자가 이

용하는 선박의 처리·억류·신원파악을 위한 조직적으로 노력했다. 6월 22일에 개시한 이 새로

운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밀수업자의 선박을 감지하고 리비아로부터 이탈리아나 몰타로 향하는 

그들의 이동패턴을 주시하는 해군 감시가 주된 임무였다. ‘소피아 작전’이라 불리는 두 번째 단계

는 10월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공해의 이주민 선박을 방향을 돌리게 하거나, 장악하는 등 밀수업

자의 항로를 방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 작전에 6대의 EU 군함이 이용된다. EU는 밀수업

자의 선박을 억류하고 처리하기 위해 리비아 해양 내의 감시를 포함 작전을 시작했다. 리비아의 

밀수업자가 사용하는 선박을 파괴하는 육지 작전도 제안되었었으나, 이러한 작전은 UN이나 리비

아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다. 추가로, 난민들의 이동 패턴에 대한 정보와 EU 

대표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제3국에 군 이민 연락 장교(ILO: International Liaison 

Officer)를 배치하기도 하였다. EU 회원국인 불가리아는 이주민이 불가리아를 통해 다른 유럽연

합 국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와 접하는 지역에 국경 펜스를 설치했다. 이 펜스에는 적외

선 카메라·동작 센서·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군이 이 펜스를 감시한다. 또한 헝가리 국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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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헝가리는 2015년 8월 말 세르비아와 접하는 서쪽 국경지대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 펜

스는 175km 길이이며 4ｍ 높이이다. 헝가리 국무총리실장 야노쉬 라자르(János Lázár)는 헝가

리 정부가 ‘우리의 국경을 무력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밀입국 이주민을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 경

찰 9,000명을 배치했다.’라며 강경한 작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앞서 볼 수 있듯이 난민문제에 

대한 대부분 유럽국가의 군은 펜스를 치고, 국경선을 함부로 넘지 못하도록 막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역할을 맡았다.

Ⅳ. 우리나라의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수용 현황

 1. 난민 수용 현황

2018년, 제주도에 500여 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입국했다. 이들은 예멘 내의 종파 갈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다. 이들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

면서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사건이다. 국내 치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무사증 제도와 난

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예멘인들의 제주도 대거 입국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며,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

시판에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필요 수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7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난민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았던 대한민국에도 2018년

을 기점으로 신흥안보 분야 중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난민과 관련된 주요 지표 추

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적

시리아 0 2 146 295 204 404 171 103 64 -38%

나이지리아 19 39 102 207 201 264 324 486 390 -20%

이집트 0 4 7 97 568 812 1,002 741 870 +17%

파키스탄 129 434 242 275 396 1,143 809 667 1,120 +68%

중국 7 8 3 45 360 401 1,061 1,413 1,199 -15%

기타 268 524 643 655 1,167 2,687 4,175 6,532 12,530 +91%

성별
남자 359 909 1,039 1,366 2,403 4,814 6,147 7,825 12,126 +55%

여자 64 102 104 208 493 897 1,395 2,117 4,047 +92%

합계 423 1,011 1,143 1,574 2,896 5,711 7,542 9,942 16,173 +63%

<표 1> 난민신청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http://www.index.go.kr/p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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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적

방글라데시 5 2 16 10 2 12 9 8 7 -12%

콩고DR 3 6 4 1 3 1 0 0 8 0%

파키스탄 1 1 0 9 12 18 6 9 13 +44%

에티오피아 2 0 4 3 43 11 12 23 14 -39%

미얀마 13 24 18 19 4 32 41 35 36 +3%

기타 21 9 18 15 30 31 30 46 66 +43%

성별
남자 30 27 39 35 62 54 48 69 73 +37%

여자 15 15 21 22 32 51 50 52 71 +6%

합계 45 42 60 57 94 105 98 121 144 +19%

<표 2> 난민인정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2. 북한이탈주민 수용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일명 ‘고난의 행군’)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0년 11월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급증 

원인으로는 탈북자들이 평균 4~5년의 해외 체류 중 북송위험 등 정착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서 보다 안정된 삶을 찾아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증대하였기 때문이고, 제3국 내 우리나라

의 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당국의 지원 및 한국에 기입국한 가족의 입국 지원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주요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1,418 1,127 1,137

남 591 795 404 369 305 251 299 188 168

여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1,119 939 969

<표 3>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연도별, 성별)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http://www.index.go.kr/p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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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반도에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난민에 대해 깊이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들어오는 난민도 크게 

그 수가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여 받아들인 난민 역시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제주도에 대량으로 유입된 예멘 난민 사건과 또한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대량 탈북민의 

유입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더 이상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유비

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난민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참여인원 70만 명을 넘기며 큰 

이슈가 되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

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 ㉡난민법 조항을 악용한 사례의 증가, 

㉢난민 불법체류자와 상이한 문화 마찰의 발생, ㉣무분별한 난민 수용 시에 발생 가능한 사회문

제, 범죄, 치안문제의 발생, ㉤난민 생계지원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인 손해, ㉥과거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할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명확한 이유가 없음 등의 항목이 있다.3)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경제적·안보적 측면인 것이다.

난민문제는 다양한 분야(정치, 문화 등)에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앞에서 알아보았다. 특히 안

보 측면에서의 난민문제는 더욱더 이슈화되고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 사실, 한반도가 속한 아시

아의 난민법적 상황은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은 과거부터 난민사태의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어 왔으며 별도의 지역적 조약이나 협약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중

국, 일본 등은 그룹화 된 대규모의 난민을 규율한 것이 아닌 개별적 차원의 정치적 난민만을 규

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난민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유사시 대량난민사태가 발

생한다면 이는 법적인 난민문제보다는 인도적 재난 등의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

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써 북한의 대량탈북사태 역시 고민해봐야 하며,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

으로 각국의 보호의무로 작용하지 않고 재량사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접

근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주민을 타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 민족 아

래의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난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적인 보호가 적용된

다. 그러기 위해선 난민과 탈북자에 대한 보호책임에 대한 논의가 엄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

책임의 개념과 적용을 허용할 그룹의 범위라든지, 한계와 전망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 (오병훈 2015). 따라서 이러한 법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실제로 대량난민사태

가 발생했을 시에 인접국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EU의 사례를 면밀히 참조하여야 한다. 필요

3) 세부 국민청원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검색일: 2019년 10월 4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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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UNHCR의 지원을 받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군은 난민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앞서 EU 국가들의 군 

대응을 살펴봤듯이 물리적인 대응이 가장 주된 방법이었다. 장벽을 쌓고,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

록 군과 경찰이 국경 지역에서 난민들을 막았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비

인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더러, 한반도에서 전혀 적용될 수 없다. 이미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남북을 가로막고 있을뿐더러, 인도주의적 대응이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의 태도 상, 

물리적인 대응은 사실상 거부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국제법 상으로도 군

의 직접적인 개입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정현 2011). 따라서 군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서포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된 난민문제 해결은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며, 군

은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때에 따라 적합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

의 위협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안보 울타리를 지켜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난민 

수용 과정의 심사 절차에서 군에서 사용하는 폭넓은 정보화 체계를 기반으로 신원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테러리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지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신원 확인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량보트피플이 유입될 

것을 대비하여 해양 상에서의 해군과 공군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임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해군의 ‘마레 노스트룸 작전’처럼 해양 상의 난민을 구조하는 임무를 진행함으로써 인

도주의적 차원의 행동이 이뤄짐과 동시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난민에 대해서는 강경

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군은 북한의 대량이탈주민들에 대비하여 유사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민심안정을 이룰 

수 있고, 주변국들(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대응방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탈북 경로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탈북 경로는 ㉠함경도·양강도에서 두만강을 넘는 경우, ㉡두만강을 통해 러시아

로 가는 루트, ㉢배를 타고 동해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루트, ㉣서해 쪽으로 접근하는 루트

가 있다. 루트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주변국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루트이

다 (손광주 2013, 35). 따라서 군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보호를 함과 동시

에 주변국들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온화한 작전을 펼쳐야 한다. 사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

괴와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수

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김동명 2013). 따라서 급변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실행해야 하고, 혼란이 없도록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안전적·체계적·인

도적 유도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쟁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한반도 전반의 안보

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혜경 2013). 사회적인 혼란, 북한 인민

들 속에서의 정치적, 사상적 분쟁, 갈등요소를 관리하고 법 규정과 질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

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군은 이러한 전담기구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터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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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통일된다는 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북한과의 경계선은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남하에 대한 사회 내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은 치안유지에 

힘써야 한다. 이 외에도 차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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